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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3vz352q2x8nc]요약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민선7기(허태정 시장, 2018.7~2022.6)와 민선8기(이장우 시장, 2022.7~2026.5)의 본청 수의계약을 전수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상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본청 공사·용역·물품 계약이며, 민선7기 15,164건, 민선8기 15,715건의 수의계약이 확인되었다.
 
〈핵심 수치〉 민선8기 이장우 시장 임기(2022.7~2026.5), 대전시 본청 기준
	70.0%
건수 기준 수의계약 비율
전체 22,452건 중 15,715건
	22.8%
금액 기준 수의계약 비율
소액이 쌓여 큰 금액으로

	91.2%
용역 분야 수의계약 비율
사실상 모든 용역이 수의계약
	6,481억원
수의계약 누적 금액
임기 중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총액


 
대전시 본청 계약 10건 중 7건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며, 이 중 84.5%는 경쟁 없이 행정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1인견적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특히 1인견적 방식은 업체 선정의 투명성이 낮아 특혜·일감 몰아주기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 핵심 발견
 
① 민선8기 본청 전체 계약 22,452건 중 70.0%(15,715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며, 이 중 13,278건(84.5%)은 1인견적 수의계약이다.
② 용역 분야 수의계약 비율은 91.2%로, 사실상 경쟁입찰이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다.
③ 연평균 수의계약 금액은 민선7기 893억원에서 민선8기 1,655억원으로 약 1.85배 증가했다.
④ 수의계약 비율은 시장의 출신 정당과 무관하게 민선5기 이후 구조적으로 계속 높아졌다.
⑤ 건설관리본부·공원관리사업소 등 상위 발주부서와 사업소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어 있어, 부서별 정기 점검·공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bookmark: _f3ptkgh1qca4]Ⅰ. 조사 배경과 목적
1. 수의계약에 주목하는 이유
대전광역시가 다양한 계약 상대 업체와 맺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행정 행위다.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영역인 만큼, 계약 공고부터 체결까지의 절차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투명·공정하게 운영될 것이 강조된다.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고 후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 방식이며, 특히 1인견적 수의계약은 행정기관이 계약 업체를 직접 선택하는 성격이 강하다.
수의계약 제도 자체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다. 그러나 공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 특히 1인견적 수의계약은 행정이 업체를 직접 선정한다는 점에서 특혜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규모와 패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다.
2. 2023년 1차 조사와의 연속성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3년 7월, 민선5기부터 민선8기 1년차까지 13년간의 수의계약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의계약이 시장의 출신 정당과 무관하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민선7기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보고서는 그 후속 작업으로, 민선8기 임기 전체(약 47개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민선7기와 민선8기를 본격적으로 비교하고 민선9기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bookmark: _7kvm92rzewtw]Ⅱ. 조사 방법과 데이터
1. 자료 출처
● 수의계약 자료: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본청 수의계약 전수 자료 (2026년 5월 29일 기준)
● 전체 계약 자료: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 전체목록 
● 분석 범위: 대전광역시 본청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외)
2. 분석 기간 설정
두 임기의 길이가 다르므로(허태정 시장 48개월, 이장우 시장 약 47개월·임기 진행 중)  이 보고서는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을 임기 경과 연수로 나눈 연평균(연간 환산) 지표를 핵심 비교 단위로 삼는다.
 
	■ 분석 기준 정리
 
● 민선7기 허태정: 2018.7.1 ~ 2022.6.30 (48개월, 4년)
● 민선8기 이장우: 2022.7.1 ~ 2026.5.29 (약 47개월, 3.92년)
● 수의계약 비율 분모: 본청 전체 계약(경쟁입찰+수의계약), 상수도사업본부 제외
● 1인견적: 경쟁 없이 행정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
● 2인이상견적: 복수 견적을 비교하지만 공개 경쟁입찰은 아닌 방식


 
3. 분석 방법
● 임기별 수의계약 총량과 비율을 건수·금액 기준으로 각각 산출
● 계약 종류(공사·용역·물품)별로 수의계약 비율을 나누어 분석
● 발주부서별 수의계약 건수·금액·계약 종류·견적 방식 분포를 분석
● 반복 발주가 많은 사업소·현장관리 부서·문화시설 등의 유형을 파악
●  1차 보고서에서는 부서별 총량 관리와 공개 기준 마련을 우선 과제로 제안한다.
[bookmark: _f9rglsxzp3s8]Ⅲ. 수의계약 제도의 이해
1.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와 유형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 경쟁입찰 없이 체결할 수 있다. 예상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계약, 특정인의 기술·자격이 요구되는 계약, 긴급한 수요 등이 대표적 사유다. 견적 방식에 따라 1인견적 수의계약과 2인이상견적 수의계약으로 나뉜다.
 
〈표 3-1〉 민선8기 수의계약 견적방식 분포
	견적 방식
	건수
	비율

	수의 1인견적
	13,278건
	84.5%

	수의 2인이상견적
	2,437건
	15.5%

	합계
	15,715건
	100%


 
민선8기 수의계약의 84.5%가 1인견적 방식으로, 경쟁 없이 단일 업체를 지정해 계약한 경우다. 이는 견적 경쟁조차 거치지 않는 가장 폐쇄적인 형태로,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 소액 수의계약의 누적 효과
 
〈표 3-2〉 민선8기 금액 구간별 수의계약 분포
	구분
	건수
	비율
	금액 합계

	2천만원 이하 (소액)
	12,980건
	82.6%
	925억원

	2천만원 초과
	2,735건
	17.4%
	5,556억원

	합계
	15,715건
	100%
	6,481억원


 
건수로는 소액(2천만원 이하)이 82.6%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2천만원 초과 계약이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85.7%(5,556억원)를 차지한다. 소액 수의계약이 많다는 사실이 수의계약 규모가 작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액이 쌓여 큰 금액이 되는 만큼, 두 영역 모두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3.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비교
 
〈표 3-3〉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비교
	구분
	경쟁입찰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공개 경쟁
	1인견적: 직접 선정
2인이상견적: 견적 비교

	투명성
	높음
	낮음

	절차 소요 기간
	길다
	짧다

	적용 원칙
	원칙 (지방계약법 제9조)
	예외 (시행령 제25조)

	주요 위험
	평가점수 왜곡가능성 및 편법 하도급 
	특혜·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은 절차가 빠르다는 행정 편의가 있으나,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 특혜 시비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수의계약이 예외가 아닌 관행으로 정착되면, 지방계약법이 정한 경쟁입찰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다. 민선8기 본청 계약의 70.0%가 수의계약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외와 원칙이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bookmark: _fsr0cg82llql]Ⅳ. 수의계약 총량 추이 분석
1. 역대 임기별 수의계약 비율 추이
수의계약 비율은 민선5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민선7기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민선8기에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건수 기준 비율은 민선8기에 70.0%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증가가 시장의 출신 정당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계약행정에 내재한 구조적 경향임을 보여준다.
 
〈표 4-0〉 민선5기~8기 임기별 수의계약 비율 추이 (대전시 본청, 건수 기준)
	임기
	수의계약 비율 (건수)
	수의계약 비율 (금액)

	민선5기
	약 37~40%
	약 7~8%

	민선6기
	약 48%
	약 10%

	민선7기 허태정
	64.8%
	16.9%

	민선8기 이장우
	70.0%
	22.8%


 
※ 민선5·6기 수치는 추정값이며, 민선7·8기 수치는 이 보고서의 실측값입니다.
2. 민선8기 연도별 추이
 
〈표 4-1〉 민선8기 연도별 수의계약 추이
	연도
	건수
	금액

	2022년 (하반기)
	2,068건
	391억원

	2023년
	4,012건
	971억원

	2024년
	4,049건
	3,893억원

	2025년
	4,033건
	847억원

	2026년 (1~5월)
	1,553건
	380억원

	합계
	15,715건
	6,481억원


 
2024년 금액이 3,893억원으로 급증한 것은 트램 차량 조달 등 초대형 단발 계약의 영향이다. 건수는 2023~2025년 매년 4,000건 이상으로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의계약이 일상적인 계약 관행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bookmark: _skwke4e5ejyc]Ⅴ. 계약종류별 수의계약 분석
1. 계약종류별 수의계약 비율
 
〈표 5-1〉 민선8기 계약종류별 수의계약 현황 (건수 기준)
	계약 종류
	경쟁입찰
	수의계약
	합계
	수의비율

	공사
	757건
	2,604건
	3,361건
	77.5%

	용역
	762건
	7,852건
	8,614건
	91.2%

	물품
	5,218건
	5,259건
	10,477건
	50.2%

	전체
	6,737건
	15,715건
	22,452건
	70.0%


 
2. 용역 분야의 심각성
용역 계약은 10건 중 9건 이상(91.2%)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다. 공사(77.5%)나 물품(50.2%)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영상·행사·디자인·교육·연구 등 여러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영역까지 공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의미다.
용역은 결과물의 품질을 사전에 규격화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수의계약 사유가 인정되기 쉽다. 그러나 이 특성이 91.2%라는 극단적 비율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용역 분야 수의계약 기준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3. 금액 기준 분석
 
〈표 5-2〉 민선8기 계약종류별 수의계약 금액
	계약 종류
	수의계약 금액
	전체 계약 금액
	금액 비율

	공사
	825억원
	17,081억원
	4.8%

	용역
	1,671억원
	4,143억원
	40.3%

	물품
	3,985억원
	7,251억원
	55.0%

	전체
	6,481억원
	28,475억원
	22.8%


 
금액 기준으로는 물품(55.0%)과 용역(40.3%)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 공사는 건수 비율(77.5%)에 비해 금액 비율(4.8%)이 크게 낮은데, 이는 대형 공사는 경쟁입찰로, 소규모 보수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두 가지로 나뉜 구조를 반영한다.
[bookmark: _1yebgby2vbzp]Ⅵ. 민선7기-민선8기 비교 분석
1. 연평균 금액 비교
두 임기의 길이가 달라(허태정 시장 48개월, 이장우 시장 약 47개월) 단순 총량이 아닌 연평균 지표로 비교한다.
 
〈표 6-1〉 민선7기-민선8기 핵심 지표 비교
	구분
	민선7기 허태정
	민선8기 이장우

	수의계약 비율 (건수)
	64.8%
	70.0%

	수의계약 비율 (금액)
	16.9%
	22.8%

	연평균 수의계약 건수
	3,791건
	4,012건

	연평균 수의계약 금액
	893억원
	1,655억원

	용역 수의계약 비율
	83.5%
	91.2%


 
※ 두 임기의 길이가 달라(허태정 시장 48개월, 이장우 시장 약 47개월) 수의 건수·금액을 임기 경과 연수로 나눈 연평균으로 환산하였습니다.
※ 수의계약 건수는 수의계약현황 정보공개청구 자료(2026.5.29 기준), 전체 계약 건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전체목록(2026.5.8 기준)을 사용하였습니다.
 
민선8기는 모든 지표에서 민선7기를 웃돈다. 특히 연평균 수의계약 금액이 893억원에서 1,655억원으로 약 1.85배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건수 증가(연평균 3,791→4,012건)보다 금액 증가 폭이 훨씬 커, 건당 계약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선8기의 연평균 수의계약 금액은 민선7기의 약 1.85배
연 893억원 → 연 1,655억원


 
 
 
2. 업체 구성 변화
 
〈표 6-2〉 임기 간 수의계약 업체 구성
	구분
	업체 수

	민선7기 수의계약 업체 (전체)
	4,744개

	민선8기 수의계약 업체 (전체)
	4,727개

	두 임기 공통 업체
	1,787개

	민선8기 신규 출현 업체
	2,940개


 
민선8기 수의계약 업체 4,727개 중 약 62%(2,940개)가 민선7기에 수의계약 이력이 없는 신규 업체다. 업체 명단이 임기마다 대폭 바뀌는 현상은 정상적인 시장 변동일 수도 있으나, 신규업체 비중은 정상적이지 않은 정치적 성과 나눠주기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수의계약이 행정 편의와 신속성을 위해 진행된다면, 개별 부서의 관성이 더 강하게 작용해야하지만, 실제는 업체간 변동성이 임기별로 크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3. 건당 계약 규모의 변화
민선8기 수의계약 평균금액은 민선7기보다 크게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24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제작·구매·설치 계약 1건(2,934억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계약은 민선8기 수의계약 총액 6,481억원의 45.3%를 차지하므로, 전체 평균만 보면 일반적인 수의계약 규모가 과장될 수 있다. 
따라서 평균 계약금액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한다. 대형 단발 계약을 포함하면 민선8기 건당 평균은 4,124만원이지만, 100억원 이상 대형 수의계약을 제외하면 2,257만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민선7기는 2,109만원이어서, 대형계약을 뺀 일반 수의계약의 건당 평균 증가는 약 7.1% 수준이다.
〈표 6-3〉 100억원 이상 대형 수의계약 현황
	구분
	계약명
	계약일
	금액
	사업부서

	민선7기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3차분)
	2020.06.22
	159.7억원
	건설관리본부

	민선7기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4차분)
	2021.08.13
	112.9억원
	건설관리본부

	민선7기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2차분)
	2019.03.28
	101.0억원
	건설관리본부

	민선7기 합계
	100억원 이상 3건
	-
	373.6억원
	-

	민선8기
	대전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일괄 제작구매 설치
	2024.07.25
	2,934.1억원
	트램시스템과

	민선8기 합계
	100억원 이상 1건
	-
	2,934.1억원
	-


 
 
 
 
〈표 6-4〉 대형 수의계약 제외 후 평균 비교
	구분
	민선7기
	민선8기
	해석

	전체 기준 건당 평균
	2,355만원
	4,124만원
	대형계약 포함

	100억원 이상 대형계약
	3건 / 373.6억원
	1건 / 2,934.1억원
	민선8기 트램 계약 영향 큼

	대형계약 제외 금액
	3,196.9억원
	3,547.2억원
	비교 모수 보정

	대형계약 제외 건수
	15,161건
	15,714건
	대부분의 계약 비교

	대형계약 제외 건당 평균
	2,109만원
	2,257만원
	약 7.1% 증가

	대형계약 제외 연평균 금액
	799억원
	906억원
	약 13.3% 증가


 
이 보정값을 기준으로 보면, 민선8기 수의계약이 모두 중대형 계약으로 커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초대형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형계약을 제외하더라도, 꾸준히 건당 평균 금액과 연평균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bookmark: _1dud7a9n1nl1]Ⅶ. 발주부서별 집중도 분석
1. 상위 발주부서
민선8기 수의계약은 특정 발주부서와 사업소에 뚜렷하게 집중되어 있다. 상위 7개 부서가 6,184건으로 전체 수의계약의 39.4%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도 약 1,460.7억원(22.5%)에 이른다.
 
〈표 7-1〉 민선8기 수의계약 상위 발주부서 (건수 기준 상위 15개)
* 1인 견적 비중은 수의계약 중 1인수의 비중임
	발주부서
	건수
	비중
	금액
	주요 종류
	1인견적 비중

	건설관리본부
	1,893건
	12.0%
	782.4억원
	용역·공사
	48.1%

	공원관리사업소
	1,214건
	7.7%
	272.7억원
	용역·물품
	96.3%

	보건환경연구원
	670건
	4.3%
	84.3억원
	물품·용역
	97.2%

	한밭수목원
	632건
	4.0%
	61.8억원
	물품·공사
	96.2%

	하천관리사업소
	609건
	3.9%
	129.2억원
	용역·공사
	84.7%

	시립미술관
	594건
	3.8%
	77.4억원
	용역·물품
	99.5%

	운영지원과
	572건
	3.6%
	53.0억원
	용역·물품
	93.0%

	대전시립연정국악원
	555건
	3.5%
	45.7억원
	용역·물품
	49.9%

	한밭도서관
	536건
	3.4%
	74.1억원
	물품·용역
	97.2%

	대전예술의전당
	456건
	2.9%
	53.2억원
	용역·물품
	97.6%

	본청
	418건
	2.7%
	120.9억원
	용역·물품
	84.7%

	여성가족원
	366건
	2.3%
	21.7억원
	용역·공사
	97.8%

	소방본부
	350건
	2.2%
	213.2억원
	물품·용역
	96.0%

	인재개발원
	344건
	2.2%
	32.8억원
	용역·물품
	95.9%

	유성소방서
	328건
	2.1%
	25.3억원
	물품·용역
	87.5%


 
건설관리본부는 1,893건, 782.4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최상위이며, 용역 비중이 높고 2인이상견적도 상대적으로 많다. 공원관리사업소는 1,214건, 272.7억원으로 1인견적 비중이 96%를 넘는다. 보건환경연구원, 한밭수목원, 시립미술관, 도서관·공연장 등 사업소·문화시설은 소액·반복 발주가 많아 본청 일반부서보다 외부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다.
부서별 관리는 단순히 상위 부서를 지목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서의 업무 성격에 맞춘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시설 유지관리 부서는 긴급·현장성 계약이 많고, 연구원·수목원·미술관·공연장 등은 전문 물품·장비·전시·행사 용역이 반복된다. 따라서 대전시는 부서별 수의계약 총량, 1인견적 비중, 반복 계약 사유, 계약 종류별 편중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상위 집중 부서에는 자체 점검표를 적용해야 한다.
[bookmark: _5esa7vhctfun]Ⅷ. 2차 보고서 심층 분석 과제
이 1차 보고서는 수의계약의 총량, 계약종류별 비율, 금액 구조, 발주부서별 집중도를 우선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신규 출현 업체에 대한 다수 계약 집중, 특정 업체 급증, 부서-업체 간 반복 집중, 고액 단발 계약, 동일 계약명·금액·날짜의 중복 발주 등 개별 사례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추가 소명과 자료 대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의심 사례의 실명 분석과 심층 문제 제기는 2차 보고서에서 별도로 다룬다. 2차 보고서에서는 단순 통계상 집중과 실제 점검이 필요한 사례를 구분할 예정이다.
Ⅸ. 대안 검토
 
 
〈표 9-1〉 수의계약 총량관리 제도 유형 (검토안)
	제도 유형
	내용
	기대 효과

	금액 상한제
	연도별 수의계약 총액 상한 설정
	총량 억제

	심의위원회
	일정액 이상 수의계약 사전 심의
	개별 건 견제

	사유 공개제
	수의 사유 전건 공개
	사후 검증 가능

	부서 점검제
	집중 부서 정기 감사
	특정업체 고착화 차단


 
 
[bookmark: _esrrv4iukcwq]Ⅹ. 정책 제언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선9기 대전광역시에 다음 5대 정책 과제를 제언한다.
 
1. 수의계약 기준 강화 및 수의 사유 공개 의무화
경쟁이 가능한 용역까지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용역 분야(91.2%)는 수의 사유의 타당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사유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2. 수의계약 총량 관리제 도입
연도별·부서별 수의계약 금액 상한 등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총량 제한제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대리계약·수수료 계약 금지 서약 도입
다른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편법적 수의계약 하도급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 대리계약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약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쪼개기·몰아주기 수의계약 정기 점검
상위 발주부서의 반복 발주와 1인견적 비중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해야 한다. 개별 업체 집중, 분할발주 의심 등 사례별 문제 제기는 2차 보고서에서 별도로 심층 분석하고, 1차 보고서에서는 부서별 총량 관리와 공개 기준 마련을 우선 과제로 제안한다.
5. 경쟁입찰 원칙 회복과 정례 모니터링
지방계약법의 경쟁입찰 원칙을 회복하고, 계약 행정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이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개편도 함께 촉구한다.
Ⅺ. 결론
이번 조사를 통해 대전광역시의 수의계약 건수와 비율, 금액이 민선7기를 기점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민선8기에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민선8기 본청 계약의 70.0%가 수의계약이며, 특히 용역 분야는 91.2%에 달한다. 연평균 수의계약 금액은 민선7기 대비 약 1.85배 증가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와 정치권, 행정 스스로의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다. 빠른 행정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존재하는 수의계약 제도가, 경쟁 기회의 구조적 차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수의계약 비율은 출신 정당과 무관하게 민선5기 이후 계속 높아졌다. 이는 개인의 의지보다 제도적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민선9기는 제도 개선의 기회다. 수의 사유 공개 의무화, 총량 관리제 도입, 부서별 정기 점검 등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계약행정의 투명성은 분명 높아질 수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3년 보고서에서 수의계약의 과도한 증가가 계약 행정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민선8기 임기 내내 지속되었다. 민선9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 역시 감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bookmark: _s6lmajgzqvl]부록: 자료 출처 등
1. 자료 출처
● 수의계약 자료: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보공개청구 (2026.5.29 기준)
● 전체 계약 자료: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공사·용역·물품 전체목록 
● 분석 단위: 대전광역시 본청 (상수도사업본부 제외)
2. 분석상 유의사항
● 수의계약 자료(2026.5.29)와 전체 계약 자료(2026.5.30)의 기준일이 달라 비율 산정 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 계약금액은 변경계약으로 인한 불일치가 있어 매칭 기준에서 제외하고, 계약명+계약일+계약 상대방으로 매칭하였다.
● 개별 의심 사례는 2차 보고서에서 별도로 심층 분석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는 총량과 부서별 집중 구조를 중심으로 한다.
● 타 광역시 비교 및 17개 광역지자체 총량 제한제 조사 결과는 검증 완료 후 보완 예정이다.
3. 수의계약 유형 분류의 한계
수의계약에는 1인견적, 2인이상견적, 기타 사유 수의계약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수의계약 사유별 세부 통계를 완전히 분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정보공개시스템 자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 역시 앞으로의 과제다.

